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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료 청구 

0 토지사용료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2,91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마지막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중첩관계가 있는 2인 이상의 피고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상호관계와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표시한다.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등의 문구를 

사용한다139) 

[참조판례] 국가가 토지 매도의 전제로 그 지상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건물을 먼저 매도한 후 내부적 

인 사정으로 나중에 토지를 매도하고 나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시까지 건물소유로 인한 토지점유 •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국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龜 전제로 그 지상 

의 국유건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그 건물을 우선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서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주차장 부지의 매매계약을 지체하고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도시계획사업자 

를 상대로 그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까지 부지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고 본 사례(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O 토지사용료 청구 

피고는 각 원고에게 각 1,790,64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7. 22.부터 부산 00구 

00동 191—1 대 411m'중 별지 도면 표시 ' , 노 ’ 드 ' 人 , o , 츠 , * , II ’ 풍 ' ~ 2, E: 2, 

끄 2, 7 2, L 2, C 2, 2 2, □ 2, 겨 3, L 3, 크 2, 겨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m를 사용하는 기간까지 매월 각 돈 149,2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39) 중첩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17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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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조판례] 무상으로 동행해 온 주위토시 통행권사에 내한 통행료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도지 소유자가 도지릅 매수할 때 동로 부분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등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봅이 상당한 경우라민 통로 주위내시를 매수한 

이래 줄곧 통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단지 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동행료를 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0399 판결) 

0 도로사용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7,1678,600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5. 7. 1.부터 서울 00구 OC)동 616-6 노로 139m'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지시까지 월 158,7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만법 제749조제2항 소정의 소의 의미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의 아의인정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한편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정구소송의 패소사는 승소자 

가 위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372 판결) 

§ 토지사용료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 

구하는 경우)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1. 피고는 원고에게 53,307,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사유지가 사실상 노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노로사용 • 승낙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판한 판단 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노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모 재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임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봉행한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도지에 대한 독점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합에 즈음하여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겅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합 • 매 
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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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합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고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메 매메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 •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 
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 

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0 사용료감액 청구(본소) • 인세(반소) 
(본 소)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하 ‘이 사건 저작권’ 

이라고 한다) 사용료를 발행주기별 실제 판매부수에 교재 정가당 1,000분의 77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액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저작권 사용료 채무는 발행주기별 실제 판매부수에 교재 정가당 1,000분의 

77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합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 소)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672,240원 및 이 중 26,224,080원에 대하 

여는 2018. 6. 21.부터, 26,224,08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21.부터, 26,224,08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참조판례] 출판허락계약상 약정 인세의 감액청구소송의 법적 성질(＝형성의 소) 및 위 소송에 

민법 제628조 소정의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출판허락계약상 약정 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이무준!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형성소송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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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형성의 소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허락계약 

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 특히 출판허락계약상 저작물의 발행 • 보급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법 제628조 소정의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규정을 출판허락계약상의 인세 

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2375, 2382 판결) 

0 사용료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44,333원씩 및 2013. 11. 1.부터 00시 00동 1121_2 도로 

241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인도시까지 월 80,333원씩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로 점유 •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 
기 위한 기초가격 

부당이득액을산정하기 위한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접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 

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 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 

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 

0 장비사용료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5,649,34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0. 7. 24.부터 (가)항 

기재 돈의 다 갚는 날까지 1 일 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그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희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중기임차 

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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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집 중기임대안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층행위로 인하여 별나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노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한 수 있는 권하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l 보층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공1994하, 2855) 

0 자재사용료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7,136,060원 및 이에 대한 2002.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가선재 목록의 품목란 기재 가선재 합계 5,918개을 

인도하고, 2002. 2. 27.부터 위 이도에 이르기까지 가성재 1개당 하루 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안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위 같은 목록 단가란 기재금액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감조판례]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소장인 것처럼 행동하게 한 겅우, 수급인의 명의대여자로 

서의 책임여부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릅 시공케 함에 있어 

내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5.2.26. 선고 
83다카1018 판결) 

O 토지사용료 청구(기본형) 
「뜨"‘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81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논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댜조판례] 원소유자가 토지를 노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이건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 

계점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합 사정을 안고 있었다면 지방자치단계가 이미 도로로 계공된 그 토지에 

대하여 도로가]설음 완성하고 이틀 점유 • 관리하고 있디 하더라토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사례 

일반저으로 경락이나 매매 또는 대불변제에 의하여 도지의 소유핀을 취득하려는 자는 도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 현황과 

부근 토지의상황 등을 미리 점김해 봉 깃이라는 집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 따라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합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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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시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고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직어도 그러현 사정이 있음옹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특정승계 한 토지가 현재에도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득정승계인들 모두 

이 토지가 인근주민들이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부지인 점과 원소유자가 인근주민들에 

계 부상으로 봉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정음 알고 이 토지를 취득현 사실(특히 특정승계인들은 

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 토지를 매수하였다)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소유자가 이 

토지에 대한 독섭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무렵부더 특정승계인들이 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야 25여 년 간 인근주민등이 이 토지를 부상으로 봉행로로서 사용해 왔다면, 이 토지의 

원소유명의자나 현재의 소유자인 특정승계인들은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세공된 이 토지에 관하여 

독점석이고 배타석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노로로 재공된 

이 토지를 도로로서의 기능음 다할 수 있계끔 도로개설웅 완성하고 그에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 • 관리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나 현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기 없다고 한 사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걸 공1994하, 2850) 

0 조명료반환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15,695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 

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조판례]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구 항공시설관리규칙 세 12조 세.3항의 해석 

공항시설의 특수한 사정과 항공등화의 사용실대 등을 고려하여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성인 항공시설 

관리규칙이 개정되어 나간 사정을 감안하면 구 항공시설관리규칙(1992 .1.1 7. 교통부령 제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의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의 의미를 '조명료 

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뜹희(긴입각지시등을 재의힌다)가 집등된 상대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5.27. 선고 93다36080 

판결) 

§ 토지사용료 청구(응용헝,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7,016원 및 이중 25,801,308원에 대하여는 2011.7.26.부터 

같은해 10 .1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나머지 12,765,708원에 대하는 2012.5.30.부터 같은 해 7.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